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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진

제1절 서  론
우리나라는 결혼시장의 성비 불균형과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외

국인 유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입 증

가는 곧바로 다문화가정의 정착 문제,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 등 외국인

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표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외국인에 관한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정책

적 준비의 시작은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를 아우르고 있는 인구주

택총조사가 자리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에 대해 규

모․구조․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이며, 조사결과는 각종 경

제․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일정 기준시점에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 및 이

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 거처)가 된다. 인구센서스

라고 하면 보통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이해하기 쉬우나 외

교관,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등에서 공

무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도 조사

의 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3개월 이상 체

류하거나 체류 예정인 사람으로서 단순한 여행객을 제외하고자 하는 국

제적 권고사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현재, 외국인 조



2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사는 별도의 전용 조사표를 통해 이름, 성별, 국적 등 기본사항과 함께 

‘주거현황’,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조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에 대해 면접 조사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하며, 

따라서 통계로서의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과 정책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인한 조사 비협조로 

내국인 조사와는 달리 과도하게 누락률이 높은 실정이다. 외국인 조사

의 어려움은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책적 기반으로서의 정확

한 통계 제공이라는 본질적 역할수행에 있어 많은 고민과 개선노력이 

따라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는 조사된 자료의 정도확보 

문제와는 별도로 외국인 전체 규모에 대한 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으

며, 일반 통계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출입국자료 등 타 외국인 관련 자료

와 통계조사결과간의 차이가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시급한 개선

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집계 시, 

현재와 같이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내국인 위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많은 제약

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시작은 결국 외국인 전체 규모의 

합리적 파악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전체 거주자에 대한 통계정보의 확

대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있다. 정책적 중요성에 기초한 기존 외

국인통계 작성의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획기

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근래 회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을 비롯한 외국

인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의 통계적 기초자료로서의 인

구주택총조사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작성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총 17회를 실시해오면서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 조사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외국인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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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조사방법 개선의 기본방향

을 누락 외국인 문제의 해결에 두었으며, 외국인 전체규모의 정도 높은 

파악을 위해 기존의 조사방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조사항목, 조사표 설

계 등 조사방식의 전면적인 체계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현황의 파악을 위해 UN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국내의 

외국인관련 작성 통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개선방안 제시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 행정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센서스 개

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외국인 부문에 대해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 작

성을 모색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내국인 중심의 등록기반 센서

스 시스템과의 접목을 고려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외국인관련 조사

항목 및 조사표 체계의 개선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 외국인조

사의 응답률 제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2절 외국인관련 통계작성 현황
본 절에서는 기존의 외국인과 관련된 통계작성의 방법과 현황을 비

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 자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구주택총조

사의 외국인조사 부문에 대한 개선의 방향설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

국인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는 외국인관련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통계이고, 다른 하나

는 인구주택총조사로 대표되는 조사에 의한  통계이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관련 통계는 크게 법무부의 출입국자료 통

계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거주현황 통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안

전부의 통계는 출입국자료를 기본으로 구축하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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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통계이다. 결국, 이 두 기

관의 자료원은 동일한 것으로써 나올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동일하다

고 보아야 하나, 각자 행정적 목적의 상이성으로 인해 작성의 방향만 다

르다고 볼 수 있다. 작성목적상 출입국자료의 경우는 출국과 입국 기록

에 의한 체류외국인의 전체 규모 파악과 체류의 불법성 등과 관련된 행

정적 처분과 지도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료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의 수요 파악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조사 통계와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

가. 조사통계

외국인과 관련하여 통계조사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통계로는 인구주

택총조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주택에 

관한 전수조사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체류외국인 전체규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교육정도, 체류목적 등 세부적인 정보

까지도 제공이 가능한 통계이다.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체류외국인의 세부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심층적인 외국인실태 통계조사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전국의 1,200

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표도의 한계가 따르고 있다. 또한, 행

정안전부의 조사결과는 2008년부터 조사된 이후 현재까지 발표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적 목적의 내부자료로만 이용되고 있다. 따라

서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외국인관련 통계로서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

며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 통계는 현재로선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하다

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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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부문 세부 조사항목

Ⅰ. 이주민 한국생활

1. 
입국 시기

2. 
가족 수

3. 
직업

 3-1 
취업희망여부

 3-2 
희망취업 분야

 3-3 
희망 취업 교육분야

4. 
월 소득

5. 
주거형태

6. 
한국생활 만족도

 6-1 
불만족 원인

Ⅱ. 한국생활

   적응 정도

1. 
한국어 구사능력

2. 
적응교육 수강 여부

 2-1 
적응교육 장소

 2-2 
희망 적응교육 장소

 2-3 
적응교육 미수강 이유

3. 
희망 적응교육 프로그램

4. 
생활정보 획득 수단

5. 
획득을 희망하는 정보

Ⅲ. 이주민의 지역사

회 통합정도
1. 
적응을 돕는 이웃

(
친구

) 수

2. 
지역사회 행사 참여 경험

3. 
지역행정에 참여한 경험

 3-1 
참여한 업무

4. 
적응을 위한 상담 대상

Ⅳ. 이주민 인적사항 1. 
연령

2. 
성별

3. 
거주 시도

4. 
출신국가

5. 
입국 자격

6. 
한국국적 취득 여부

<표 3-1> 행정안전부‘이주민생활 실태조사’조사항목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외국인 통계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

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이름,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항목뿐만 아니라 거처의 종류, 주거 형태 등 추가적인 특성항목까지도 

조사함으로써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개별 가구방

문을 통한 면접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행정기록을 통한 공식화된 정보

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 가능하다는 통계조사의 

특성 때문에 여타 행정자료에 비해 탁월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에서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는 ‘사용 방수’, ‘화장실 

형태’, ‘부엌시설’ 등 외국인에 대한 거주관련 항목까지도 현실에 기초하

여 조사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행정자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항목으로서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체류외국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의 기초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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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인구

이름 ○ ○ ○ ○ ○ ○ ○ ○ ○

성별 ○ ○ ○ ○ ○ ○ ○ ○ ○

연령 ○ ○ ○ ○ ○ ○ ○ ○ ○

교육정도 ○ ○

국적 ○ ○ ○ ○ ○ ○ ○ ○ ○

출생지 ○ ○ ○ ○ ○

체류목적 ○ ○ ○ ○ ○ ○ ○ ○ ○

체류기간 ○ ○ ○ ○ ○ ○ ○ ○ ○

직업 ○ ○ ○ ○ ○ ○

가구․주택

거처의종류 ○ ○ ○ ○ ○ ○ ○ ○

사용방수 ○ ○ ○ ○ ○

주가구여부 ○ ○ ○ ○ ○

건축시기 ○ ○ ○

점유형태 ○ ○ ○ ○ ○ ○ ○ ○

총방수 ○ ○ ○ ○

총면적 ○ ○ ○

건축재료 ○

난방시설 ○ ○

부엌시설 ○ ○ ○

화장실형태 ○ ○ ○

독립출입구 ○

<표 3-2>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년도별 외국인 조사항목 변천

주

: ‘

○

’ 

표는 해당 센서스에서 조사된 항목을 표시함

이와 같이 살펴본 조사통계의 특성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면접에 기

초한다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대규모 DB로 구축돼 이용되고 있는 행

정자료에 비해 약점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비용의 확보 

문제와 조사비협조에 따른 문제로 집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사비용의 문제의 경우 어느 통계조사이든 대부분 비용 확보

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공공재라는 통계의 본질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비용 상의 제약은 곧 필수적인 최소한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며 이

는 곧바로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의 제약으로 귀결된다. 비용제약의 문

제는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의 시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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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전수조사로서 조사주기가 5년이므로 자료제공 측면에서 제

약이 따른다는 약점을 갖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

한 정보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별 자료 제공이 필요

한데,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전수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시점

의 자료제공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행정자

료를 통한 통계의 작성은 이미 행정적 목적만으로도 자료 구축에 필요

한 재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이렇게 구축․운용되고 있는 행정자료의 

가공만을 통해 다양한 통계의 산출이 가능하다. 통계생산의 시의성 측

면에서 보다 우수한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통계의 또 다른 약점으로는 가구방문을 통해 작성되는 통

계조사의 본질 상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꾸로 

기본정보의 파악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외국인조사에 있어서는 불법체류자의 조사기피 현상으로 인해 조

사의 완전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당시 조사된 외국

인 총규모(237천 명)가 동일 연도의 법무부 출입국기록에 의한 장기체

류 외국인 추정치(564천 명1))의 42% 수준이었다. 이렇게 전체 규모와 

같은 기본정보에서조차 통계자료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통계가 정책 기초자료로서의 이용은 물론, 단편적이고 직관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일반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이해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외국인조사방법 개선을 거론함에 있어 조사결과의 신

뢰성 문제를 비롯한 일반 통계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제고 문제는 통계 

작성기관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통계는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

1) 체류외국인 총규모는 747.5천 명이지만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총 결과와 비교를 위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등록자+비등록불법체류자)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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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

747,467 543,213 180,792중 국

282,030 188,363 79,377
(

한 국 계

) -167,589 -122,026 -36,699
미 국

103,029 97,088 2,155
일 본

39,410 38,016 665
베 트 남

38,902 28,018 10,838
필 리 핀

38,057 24,538 13,249
태 국

34,188 22,881 11,146

와 이를 기본으로 구축되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시스템

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통계가 있다. 그밖에도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

는 외국인 고용허가관련 자료가 있지만, 이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 고용

허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두 자료와는 외국인

을 포괄하는 정도와 성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

동부의 자료는 단지 부가적인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체류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인관련 행정자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출입국통계의 

경우는 체류자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현황 파

악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행정적 통계이다. 본 통계는 체류자를 규

정함에 있어 장․단기를 불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

해서는 체류기간별로 재구성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합법체

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체류 허가된 기간의 도과상태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적취득 여부’와 같은 유의미한 부가정보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을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입국 시 기록되는 ‘여권

번호’와 같은 정보는 외국인관련 모든 행정적 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 중

요한 항목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등록센서스 체제를 염두에 둘 

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3>과 [그림 3-1]은 출입국 행정자

료의 특성을 대표하는 참고자료로서 행정자료의 목적상 합법과 불법여

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3-3> 출입국 행정자료에 의한 체류외국인 규모(단기체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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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5,599 20,039 5,521
대 만 25,121 24,340 542
몽 골

22,475 12,004 10,354
방글라데시

15,116 1,352 13,605
우즈베키스탄

13,834 7,438 6,321
러 시 아

11,356 6,838 3,128파키스탄
11,105 6,028 4,991스리랑카
9,998 7,357 2,624인 도
6,196 3,247 2,893호 주
5,537 5,385 76네 팔
5,515 3,281 2,231미 얀 마
3,374 1,605 1,761카자흐스탄
3,062 1,889 1,141이 란
1,665 376 1,278나이지리아
1,644 663 966기 타

50,254 42,467 5,930

국적별 체류외국인 분포

베 트 남, 38902명

일    본, 39410명

기타, 211851명

태    국, 34188명

필 리 핀, 38057명

미    국, 103029명

중    국, 282030명

자료

: 2005
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자료

: 2005

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그림 3-1] 출입국 행정자료에 의한 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단기체류 포함)

행정안전부의 ‘이주민 기초실태조사’의 경우는 명칭상 조사의 형태

를 취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보고형식으로 

취합된 결과로서, 조사통계에서 다룬 바 있는 ‘이주민 생활실태조사’와 

달리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 본 통계작성의 목적이 지

자체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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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부문 세부 조사항목

Ⅰ
. 
주민등록인구

Ⅱ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 
외국인 근로자     

2. 
국제결혼 이주자

3. 
유학생            

4. 
기타 외국인

Ⅲ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 
혼인 귀화자

2. 
기타 사유로 국적 취득자

Ⅳ
. 
이주민 가정자녀

국제결혼

이주자

102,713명

(11%)

유학생
 56,279명

 (6%)

기타외국인

171,104명
 (19%)

국제결혼가정

자녀
 58,007명

(7%)

기타 국적취득
 23,839명

 (3%)

혼인귀화자

41,672명
 (5%)

외국인근로자

437,727명

(49%)

사회 정착지원 시책에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므로 한

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이주민 가구의 자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사되는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행정안전부‘이주민 기초실태조사’조사항목

[그림 3-2]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 5월에 조사한 ‘이주민 기초실태조

사’ 결과로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포괄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58천 명(7%)과 ‘혼인귀화자’ 42천 명(5%)을 제외하여야 한다. 인구

주택총조사의 개념에 따르면 귀화자는 이미 외국인의 범주에서 제외되

어야 하는 인구이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도 대부분 우리나라 호적에 등

록하고 내국인의 지위를 얻게 되므로 내국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료

: ’08

년 이주민 기초실태조사 결과

(

행정안전부

)
[그림 3-2] 이주민의 특성별 분포(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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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외국인관련 행정통계의 기초는 외국인 등록시스템으로

서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체류기준은 90일 이상이다. 단기체류자격

자가 불법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입국 시 신

고한 기본 인적사항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등록시스템 정보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외

국인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과 비등

록자 중 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를 합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의 규모는 밀입국 등 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국자와 출국자간의 개별 매칭을 통해 행정적으로 관리되

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적 신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자료

의 신뢰성은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와 비교할 때, 체류외국인 총규

모 파악에 있어서 월등한 비교우위를 보이는 부분으로서 인구주택총조

사의 외국인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기초를 제

공하고 있다.

다. 조사통계와 행정자료 통계의 비교

통계작성에 있어 각종 개념의 정립과 기준의 설정은 통계작성 목적

과 부합하여 결정된다. 통계명칭 상 비슷하게 보이는 유사통계의 경우

에도 각자 조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개념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해당 통계의 작성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

위에 대한 규정을 각 조사별로 살펴보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의 ‘이주민 기초실태조사’에

서는 90일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의 출입국자료는 기본

적으로 일정 시점에 파악된 모든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기초실태조사’는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라는 목적에 맞춰 혼인을 비롯한 귀화자와 

국제결혼 가구의 자녀를 조사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 조사 기준시점 당시에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외국인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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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주택총조사 출입국 외국인 통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담    당 통계청
법무부

(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

행정안전부

조사대상 전국 거주 모든 외국인
입

(
출

)
국 시 신고된 외

국인

지자체에 등록된 모

든 외국인

외국인의 

범위

3
개월 이상 체류 또

는

 
체류예정자로서 한

국국적을 취득하지 않

은 외국인

(
혼인귀화자

, 국제결혼자녀 제외

)

 
입국신고 이후 출국

신고 전까지 대한민

국 영토 내에 거주

하고 있는 모든 외

국인

90
일 이상 장기체류

자로서

①한국국적을 취득하

지 않은 외국인

②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③국제결혼자녀

작성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출입국 신고 및 등록 시군구별 보고 집계

자료출처 외국인가구 조사표
외국인 등록시스템

(

출입국 신고서식

)

외국인 등록시스템

(

시군구별 보고서식

)조사주기

5

년 출입국 시

1

년

조사항목

이름 이름

성별 성별

연령 연령

교육정도

국적 국적

체류목적

체류기간 체류기간

직업

거처의 종류

단하게 된다. 즉, 혼인을 통해 귀화를 한 외국인의 경우 현재 국적을 획

득한 사람이라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주

민 기초실태조사’는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외국인의 

범위를 현재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혼인을 통해 귀화하

였거나 기타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주민’이라는 개념을 통

해 조사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구의 자녀들도 이주민의 

범주에 넣고 외국인 주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3-5>는 인구

주택총조사와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를 비교․정리한 결과이다.

<표 3-5> 외국인관련 통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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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수

주가구여부

점유형태

부엌시설

화장실형태

주소 주소, 출생지, 여권번호, 귀화 여부

구 분

UN 
권고

ECE/Eurostat 
회원국 현황

기본항목 시민권

, 
전거주지

, 
거주기간

추천항목
사용언어

, 
국적

, 
출생국

, 
입국  

년도

, 
인종

/
민족

거주기간

(13), 
전거주지

(19), 
이

민년도

/
기간

(9)기    타
출생국

/

국적

(30), 

인종

(22), 

사

용언어

(24)

 
주

: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최초 기록된 내용이외의 추가정보는 알 수 없음

2. 외국의 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시민권, 이전 거주지, 거주기간 등 기본

적인 사항만을 권고하고 있어 필수적 항목 이외의 경우에는 각자 나라

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고되거나 추천하는 항목들 중에는 ‘국적’, ‘전거주지’, ‘거주기간’ 등과 

같이 외국인을 조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들도 있으나, ‘인

종/민족’, ‘시민권’, ‘사용언어’ 등과 같이 국가의 특성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항목들도 있다. 

<표 3-6> 외국인항목관련 UN 권고 및 ECE/Eurostat 회원국 사례(2000라운드)

주

: ( )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

자료

: 

한국인구학회

, 2005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연구

(2003.10.)
외국인전용 조사표의 사용여부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 검토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용 

조사표를 통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국가의 센서스조사표는 대부분 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에 

몇 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외국인을 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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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 국

(2000
센서스

)

호주

(2001
센서스

)

일 본

(2000
센서스

)

한 국

(2005
센서스

)
별도조사표

사용 여부
일반조사표 일반조사표 일반조사표 전용조사표

외국인관련

조사항목

인종
(

국적
)

시민권 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여부

출생국

거주기간

모의 출생국

사용언어

국적

국적

체류
(

예정
)

기간

체류목적

<표 3-7> 주요국 센서스의 외국인관련 항목 비교

이러한 주요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가 외국인 전용 조사표를 채

택하게 된 주된 배경에는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체류외국인

의 규모가 작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국인용 일반조사표

에 소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을 추가할 경우, 조사표 설계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이민을 받아들여 온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이민

정책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서 체류외국인의 특성상 주로 장기 

거주목적이 아닌 단기적 성격의 체류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단기적 체류자가 많다는 것은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어로 제작된 단일조사표를 운용함에 어

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조사항목 측면에서도 ‘체류목적’과 같은 외국인 

고유의 항목은 일반조사표에 포함시켜 조사하기에는 조사표 공간 활용

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빼고 조사할 경우에는 표본에서

만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 및 ‘직업’항목 만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확보가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점진적인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됨

에 따라 외국인관련 통계 제공의 확대 필요성도 커지게 되므로 내․외

국인간 조사되는 항목의 수준을 맞추어 내국인수준의 외국인관련 통계 

제공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센서스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인구센서스에서의 외국

인조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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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조사체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력 신장과 국제화 진전에 따라 체류 외국인 규

모가 날로 커져 가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현상은 

계속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증가현상은 과거 인

구주택총조사의 자투리 분야로 여겨오던 외국인부문에 대한 비중을 점

차 높여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후 외국인 조사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조사방법은 과

거 체류외국인 규모가 작았을 때에 적합했던 체계로서 최근의 2005년 

조사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내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외국인을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항목

만을 조사하는 형태로 유지해온 것이다. 새로운 환경의 도래에 따른 새

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사방식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사체계 개선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조사된 외국인 규모와 행정자료간의 괴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는 행정자료

상 체류외국인 규모의 42%에 그치는 수준에서 외국인을 파악하였다. 이

러한 조사 비율은 행정자료에 의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체

류외국인의 2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볼 때,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조

사기피 현상으로만 돌리기 힘든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를 기피

할만한 이유가 없는 합법적 체류외국인에 있어서도 많은 조사누락이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조사기피 현상과는 별도로 조

사과정에서 외국인 파악 노력의 부족과 조사원의 적극성 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조사에서 자연스럽게 매개 또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외국인 고용주 및 외국인 거주지 관리인에 의한 누락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조사 시, 조사원의 직접 면접보다는 

외국인 고용주 또는 외국인 거주지 관리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조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조사의 상황과 달리 법무부 출입국자료에 의한 체류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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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계는 출입국 시 기록된 자료와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집계해오고 있다. 이러한 집계과정은 편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 규모 

파악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통계조사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밀입국이 아닌 공식적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완벽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극소수의 밀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는 한

계는 있으나 밀입국자에 대한 파악은 통계조사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감안할 때, 체류외국인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인 것이다.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간의 괴리정도를 국적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표 3-8>의 내용과 같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통계가 있으나, 실질적인 기본정보는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자

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법무부의 출입국 통

계간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논의의 중심이 되는 체류외국인 수의 비교

는 서로 개념이 상이하므로 올바른 비교를 위해서는 출입국통계를 수정

하여만 했다. 출입국 통계에서는 장․단기를 막론하고 입국 이후 현재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규정하므로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자와 비등록 대상자 중 불법체류자를 합산

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구주택총조사의 체류외국

인의 개념과 일치시켜 비교한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체류

외국인은 전체 조사대상 외국인중 42% 정도만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국적별로는 방글라데시의 조사비율이 2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중국(57.6%), 미국(55.5%), 러시아(52.3%)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아, 조사비율 면에서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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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출입국 통계 체류외국인 인 .총 

체류외국인

(B)

차     이

(A)
등록자

비등록 

불법체류
(A-B)

비 율

(B/A, %)
계 563,555 485,144 78,411 237,517

326,038 42.1
중국 92,896 70,654 22,242 53,509

39,387 57.6
중국(조선족) 160,524 146,338 14,186 37,090

123,434 23.1
미국 24,531 23,476 1,055 13,606

10,925 55.5
필리핀 34,309 30,649 3,660 16,652

17,657 48.5태국 27,707 21,398 6,309 10,294
17,413 37.2베트남 36,780 35,514 1,266 16,814
19,966 45.7방글라데시 14,588 9,054 5,534 3,037
11,551 20.8몽골 20,016 13,695 6,321 7,578
12,438 37.9우즈베키스탄 13,191 10,752 2,439 5,479

7,712 41.5러시아 5,964 3,697 2,267 3,120
2,844 52.3파키스탄 10,669 8,701 1,968 4,474

6,195 41.9기타 122,380 111,216 11,164 65,864

56,516 53.8

<표 3-8> 인구주택총조사와 출입국 행정자료간 체류외국인 규모 비교

주

: 
인

.
총 외국인

(2005.11.1. 
기준

), 
출입국통계 외국인

(2005.12.31.
기준

)

이러한 괴리문제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행

정자료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교육정도, 직업, 주거환경 등 일부 특성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수조사로서 전체규

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서류형식으로 관리되어 과거 집계가 어려웠던 행정자료가 

전산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가 가능해지면서 

주기적인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사통계로서 인

구주택총조사의 위상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누락 문제는 인

구주택총조사 전반의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조사

개선을 논함에 있어 다른 어떠한 가치를 희생하고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나. 조사결과의 활용범위 축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분리하여 전용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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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구분 조사항목 활용 내역

활용도 높음
성별, 연령, 국적,

교육정도, 직업

5
개 결과표로 집계하여 활용

 - 
성 및 연령별 외국인

 - 
국적

, 
성 및 연령별 외국인

 - 
성 및 국적별 외국인

 - 
국적

, 
성 및 직업

(
대분류

)
별 외국인

 - 
국적

, 
성 및 교육정도별 외국인

활용도 중간
이름, 주소 조사과정

, 
내검시 활용

체류목적, 체류기간 장기체류외국인을 선별시 활용

활용도 낮음

점유형태, 사용 방 

수, 주거시설형태,

거처의 종류 및 건

물 층수

결과표에서 부가적인 특성수준이 일반

가구와 맞지 않아 통합집계 곤란

(

외국인만의 별도 결과표 산출은 가능

)

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이전의 조사에서도 외국인은 별도의 필요항목

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당연히 조사결과의 집계도 외국인

은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게 되며 공표단계에서는 자료의 수

준 확보가 가능한 범위로 다시 축소되게 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결과

표의 대부분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별도로 집계

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존 조사결과의 활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항목별 활용도를 제공되고 있는 통계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본 결

과는 <표 3-9>의 내용과 같다. 최종적인 결과표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

가 인정되는 항목은 ‘성’, ‘연령’ 등 5개 항목이었으며 가구․주택관련 

항목을 비롯한 8개 항목이 참고적인 용도로만 이용되었거나 의미 있는 

결과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다고 분류하였다.

<표 3-9> 외국인관련 조사항목별 활용내역(200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 www.kosis.kr(2009.5.)
이와 같이 외국인관련 항목의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

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개선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판단의 이유를 사례

를 들어 세부적으로 지적해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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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소유 또는 전용거주의 누락: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전용으

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2000년 이전의 조사에서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주택의 총수가 포함되는 결과표에

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내국인이 주인 또는 대표가구로 있는 

거처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해당이 없지만 외국인만 살고 있는 

거처는 총 주택 수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나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2000년 조사

부터는 외국인전용 조사표에서도 ‘주인․동거가구 여부’ 항목을 

조사하였지만 주택의 총수만을 산정하는 목적 이외에 별도의 특

성이 부가된 결과표에서는 여전히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2) 한국인과 거주하는 외국인의 조사 문제: 2000년까지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외국

인전용 조사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왔다. 조사의 편의

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채택해온 이러한 조사방법은 조사과정

에서 피조사자의 불만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 수 산정 시 

실제와 괴리된 허수 발생 문제, 가구내 구성을 특성으로 하는 집

계의 왜곡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조사에서는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

는 외국인은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 같이 조사하도록 수정하고 

외국인 가구원에 대해서는 ‘국적’만을 추가 조사하는 형태로 보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개선도 외국인전용 조사표로 

조사된 외국인들과 조사항목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문

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히, 전수지역의 한국인 가구에 포함된 

외국인은 ‘직업’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직업’항목을 두고 있는 외

국인전용 조사표로 조사된 외국인과 자료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

게 된 것이다. 결국, 조사과정상의 편의성을 위해 내국인과 외국

인을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하는 체계에서는 어떠한 수정과 보완

하더라도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

음을 보여주고 있다.



20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다. 신규 통계수요 대응 부족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문제, 각종 외국인

관련 복지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책

적인 대안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작성기관에

서도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

하였으며,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전국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조사인 경우는 더욱 그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

관들은 다문화 가정의 현황, 귀화자 현황 등 인구주택총조사가 다루고 

있지 않은 외국인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고, 개별 연구자들도 경

제․사회적인 측면의 다양한 연구에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

양한 외국인 통계의 보급을 바라는 신규 수요에 의해 현재와 같은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집계시스템은 곧바로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조사내용의 재검토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내용의 재검토는 비단 외국인 대상 조사

항목 수의 확대와 같은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인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좋은 사례로서 외국인 가구의 자녀에 관한 

조사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안부에서는 정책적인 관심을 가

지고 ‘이주민 기초실태조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는 다문화가정의 정책수립에 있

어 중요한 관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기본적으

로 조사대상 가구의 답변에 따라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구분하면서, 

국제결혼과 귀화를 통해 구성된 가구 내 자녀는 내국인으로 취급하며 

국제상사의 주재원 등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원의 자녀는 외국인으

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전체적인 체류외국인의 산정에 

있어서도 부정확함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다.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과 한

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만 18세 이전의 아이에 대한 외국인 구분 문제의 

법적, 통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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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은 제한된 특

성만을 보여주는 한정된 통계의 제공이 결국 통계수요자의 불만을 야기

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해당 통계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제3절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통계 개선
현재 인.총 외국인조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

외국인의 총규모를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에 있다. 이

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조사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기존 개별 면접방식에 의한 통계작성 시스템의 현

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행정자료의 활용이라는 대체수단을 동원하고

자 하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면접방식

에 의한 통계작성 시스템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한정된 조사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사표 및 항목의 체계에 관한 단기적인 개선노력

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통계작성체

계 개선의 기본적 방향을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외국인 총 규모를 산정

하는 방식으로 두고 행정자료에서 나올 수 없는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접조사 결과를 이용해 추정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하였다. 기존

에 실시해오던 외국인조사는 소폭의 개선을 통해 그대로 실시하면서 총

외국인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자료는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하고자 하

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사방식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외국인전용 

조사표 사용에 따른 내․외국인간의 괴리문제와 조사응답률 개선에 관

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전용 조사표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해 외국인만을 위한 필수항목으로만 제한하여 구성한 조

사표를 지칭하며, 본 조사표 체계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조사항목을 

달리 적용하므로 집계 시에 많은 결과표에서 외국인이 제외되는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

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항목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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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며, 조사 응답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소재파악을 위한 행정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자료의 활용: 중․장기적 접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련 행정자

료는 외국인 등록자료이다. 외국인 등록자료는 내국인에게 있어 주민등

록자료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기록이다. 본 자료는 법무

부 출입국 통계는 물론, 행안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실태통

계의 작성에 있어서도 기본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현재 전국규모의 외국

인 파악을 위한 행정자료로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하게 되는 장기 거주자로서 외국인의 자발적인 

등록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자발적인 

등록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념상 불법체류 부문까지를 포괄하여야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비교대상 자료로서 부적합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출입국시 기록된 모든 외국인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 불법체류자

의 규모 파악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외국인등록 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부문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은 

행정자료의 활용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의 면접조사에 있어 가장 큰 난

제로 남아있던 불법체류자의 조사기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등록자료 활용의 기본 방향은 

체류외국인 규모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자료로서 이용하

도록 하며, 항목별로 외국인등록 자료에 의해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부

문의 항목이 얼마나 대체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항목별 

대체가능성은 전수항목을 중심으로 인구와 가구․주택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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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인
.

총 조사항목 외국인 등록자료 대체 가능성

인구항목

이름 이름 ○

성별 성별 ○

연령 연령 ○

교육정도 - ×

국적 국적 ○

체류목적 체류활동 범위 △

체류기간 체류기간 △

직업 - ×

가. 인구관련 사항

인.총 외국인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구관련 전수항목은 2005년 

조사 기준으로 총 8개 항목이다. 외국인 등록자료의 활용을 통해 8개 항

목 전체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항목에 따라 조사된 인구주

택총조사 결과로서 처리하여 집계해야 한다. <표 3-10>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 등록자료가 대

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대체 가능’, ‘제한적 대체 가능’, ‘대체 어려

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표 3-10>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 평가(인구 항목)

주

: 

○

:

완전대체 가능

, 

△

: 

제한적 대체 가능

, ×: 

대체 어려움

여기서 ‘완전대체 가능’이라 함은 별도의 수정 없이 외국인 등록자료

로 그대로 대체가 가능한 항목을 말하는데, ‘이름’, ‘성별’, ‘나이’ 등 기

본적인 인구변수들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체류외국인의 총규

모를 실질적으로 산정하는 데 동원되는 기본적인 변수들로서 외국인 등

록자료 활용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접적인 

완전대체가 불가능한 ‘제한적 대체 가능’으로 분류된 항목과 ‘대체 어려

움’으로 분류된 항목들로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제한적인 대체 가능 항목: 제한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항목 중 ‘체

류기간’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기간과 거주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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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조사하여 이미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 등록자료에는 체류예정기간이 표시될 수 없

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분하였다. 즉, 개별 

면접조사에서는 개인별 체류의지까지도 조사할 수 있어 예정기간

을 포함한 개념의 체류자 포착이 가능하였으나 등록자료에서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장기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향후 체류 희망에 근거하여 장기 체류자로서 구

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발생한 사실에만 기초하여 

장기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주

요국 센서스의 외국인 조사에서도 체류예정기간을 조사하는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자료가 비록 현

재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이 체류 예정

기간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조사기준시점까지의 체류기간

만으로도 대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한적인 대체로 분류된 두 번째 항목으로서 ‘주된 체류목적’의 

경우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8가지로2) 조사된 바 있는데, 

외국인 등록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로 동일하게 편제되어 있

지는 않아 완전한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분류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입국허가시 발급되는 Visa(입국사증)의 종류 즉, 출입국관

리법상 활동범위별 분류가 세분되어 있어 8가지로 크게 분류된 

기존 조사의 체류목적별 분류로 재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가

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11>은 외국인 등록자

료상의 활동범위별 분류를 인구주택총조사의 8가지의 체류목적

별 분류와 비교한 것으로서 ‘외교’와 ‘공무’를 제외한 전분야가 인

구주택총조사의 체류목적별 분류로 재편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 ① 영주, ② 취업, ③ 종교활동, ④ 교육․훈련, ⑤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⑥ 친지방
문, ⑦ 가족동반,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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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 분류 인구주택총조사의 체류목적 분류

1. 
외    교

(A - 1)
조사대상외

2. 
공    무

(A - 2)
조사대상외

3. 
협    정

(A - 3)
기   타

4. 
사증면제

(B - 1)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5. 
관광통과

(B - 2)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6. 
일시취재

(C - 1)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7. 
단기상용

(C - 2)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8. 
단기종합

(C - 3)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9. 
단기취업

(C - 4)
취   업

10. 
문화예술

(D -1)
교육․훈련

11. 
유    학

(D - 2)
교육․훈련

12. 
산업연수

(D - 3)
교육․훈련

13. 
일반연수

(D - 4)
교육․훈련

14. 
취    재

(D - 5)
기   타

15. 
종    교

(D - 6)
종 교 활 동

16. 
주    재

(D - 7)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17. 
기업투자

(D - 8)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18.
무역경영

(D -9)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19. 
교    수

(E - 1)
취   업

20. 
회화지도

(E - 2)
취   업

21. 
연    구

(E - 3)
취   업

22. 
기술지도

(E - 4)
취   업

23. 
전문직업

(E - 5)
취   업

24. 
예술흥행

(E - 6)
취   업

25. 
특정활동

(E - 7)
기   타

25

의

2.

연수취업

(E - 8)

취   업

25

의

3.

비전문취업

(E - 9)

취   업

25

의

4.

선원취업

(E-10)

취   업

26. 

방문동거

(F - 1)

가족동반

27. 

거    주

(F - 2)

영   주

28. 

동    반

(F - 3)

가족동반

28

의

2.

재외동포

(F - 4)

기   타

28

의

3. 

영  주

(F - 5)

영   주

29. 

기    타

(G - 1)

기   타

30. 

관광취업

(H - 1)

취   업

31. 

방문취업

(H - 2)

취   업

<표 3-11> 외국인 등록자료와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체류목적 분류 비교

주 

: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 분류 

1.

외교

, 2.

공무의 경우 외교관

, 

국제기구 등의 직원과 

가족은 조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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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당초 입국 시 관광, 훈련 등 단기

적 방문으로 허가를 받고서 이후에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외국

인에 대해서는 등록자료 상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의 

주된 목적이 취업에 있으므로 이들의 체류목적을 최초에 허가된 

활동범위에서 ‘취업’으로 변경하여 집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서는 이들을 단기 불법체류자로서 분류

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

어 이러한 예외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까지는 ‘거주기간’항목과 함께 장기

거주 외국인을 선별하기 위한 참고지표로서만 한정되어 있던 ‘주

된 체류목적’항목의 활용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될 

수 있다. 이는 등록자료 상으로 장․단기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부가적인 장․단기 구분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제고된 

정확성으로 항목 고유의 목적인 외국인의 체류목적별 집계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2) 대체가 어려운 항목: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류한 ‘교육정도’와 

‘직업’항목의 경우는 등록자료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로서 부득이 

조사결과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센서스를 등록자료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도 외

국인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 즉, 표본조사로서 얻어진 정보로서 성

별, 연령, 국적 등 기존에 확보된 변수를 이용해 통계적인 추정을 

통해 결과를 집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추정을 위

한 일정규모 이상의 ‘관측치(observation)'의 확보가 가능한가의 

여부인데, ‘교육정도’의 경우는 전수항목이므로 일정규모의 확보

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직업’의 경우는 표본항목으로서 

상황이 다르다. 현재 조사체계 상으로는 전체 조사구 중에서 10%

만을 표본조사표(long form)로 조사하기 때문에 등록자료에서 나

올 수 없는 ‘직업’항목의 추정을 위해 지역별로 충분한 관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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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없을 개연성이 높다. 향후 전면적인 등록센서스를 가정

할 경우, 외국인조사를 모두 현재의 표본조사 항목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 조사체계에서는 표본조

사구에 속한 외국인의 조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표본조사구내의 외국인조사에서 ‘직업’ 항목의 누락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본지역의 조사는 소규

모의 조사로서 승수적용을 통해 전수를 추정하게 되므로 조사내

용 모두가 중요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

성이 더욱 낮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자료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추정의 방법은 승수 적용을 통한 추정과 ‘교육정도’와 ‘직업’ 등의 

항목을 무응답 자료로 간주하여 ‘항목무응답처리(item imputation)’

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 추정’부분

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나. 가구 및 주택관련 사항

가구 및 주택관련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 등록자료의 효용성은 인구

관련 사항에서 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등록자

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가구 및 주택관련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득

이 가구와 주택관련 항목의 경우는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

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주소 매칭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주택정보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외국인 등록자료의 ‘주소’의 정확

도가 신뢰할만한 수준일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 및 주

택관련 부문에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계조사 자체의 개선을 통한 대안의 마련이 더욱 의미 있다고 판단된

다.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조사항목으로 확대 조사된 결

과를 행정자료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

이다. 여기서는 제한적이나마 활용이 가능한 ‘주소’와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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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인 .총 조사항목 외국인 등록자료 대체 가능성

가구항목

점유형태 - ×

사용 방 수 - ×

주거시설형태 - ×

- 가구주와의 관계 △

주택항목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 ×

주소 주소 △

<표 3-12>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 평가(가구 및 주택 항목)

     
주

: 
△

: 
제한적 대체 가능

, ×: 
대체 어려움

1) 제한적인 대체 가능 항목: 주소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기본적으

로 조사되고 있던 표지항목으로서 외국인의 지역별 집계에서 기

본이 되는 항목이다. 외국인 등록자료를 인구주택총사조사에서 

외국인의 대략적 소재 파악을 위해 참고자료로 이용한 바는 있었

다. 외국인 조사에서 대상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등록된 주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

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등록 주소의 부정확성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통한 체류외국인 산출에 있어서 지역별 집계에 문제

를 초래하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주소의 정확도가 더욱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현실과의 괴리정도를 정확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규

모 조사에서 대대적인 적용과 정확한 검토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외국인 등록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증과정

에서 정확도가 입증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특성을 분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등록자료 상의 주소를 인정해도 되는 집

단의 자료는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며 그 이외 집단의 경

우는 그 규모에 따라 재확인 또는 통계적 추정 등 적합한 처리방

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적인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두 번째 항목인 ‘가구주

와의 관계’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 가구에 대해서

는 조사하지 않던 항목으로서 내국인 가구와의 통합을 위해 필요

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조사결과 집계 시에 세대 구성과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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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결과표 작성의 기본이 되나, 현재까지는 외

국인 조사가 외국인 규모 파악을 중심으로 조사 실시되어온 관계

로 외국인가구의 가구구성 특성에 따른 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한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

우도 외국인 전용조사표로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분

리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2005년에는 한

국인과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 가구에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였

으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외국인가구의 조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구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등록자료를 이용한다면 비록 전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

는 자료는 아니지만, 외국인 등록 시 자발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가구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미신고 외국인에 있어서

는 1인가구로 집계할 수밖에 없다. 결과표 작성 시, 가구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결과표에서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별개로 취급하여 

제표하여야 하는 기존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자

료를 통해 외국인 가구구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2) 대체가 어려운 항목: ‘점유형태’, ‘사용 방 수’ 및 ‘거처의 종류’ 등

과 같은 항목의 경우는 등록자료에서 나올 수 없어 통계조사만으

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본적인 주거

수준과 생활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환경적 특성들로서 거주의 

안정성 및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우도 외국인 주민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

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인구

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 및 주거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항목만을 조사해 왔으나 향후 요구되는 선택적 복지정책에 부응

하기 위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항목을 조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통계결과의 작성은 조사를 통한 정보를 기준으로 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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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또는 무응답처리 기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 통계적 추정

등록센서스를 염두에 두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외국인 통계작성을 고

려할 경우, 행정자료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항목 이외에 별도의 필요

한 정보들에 관해서는 통계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통계조사는 예산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체 외국인에 관한 완전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외국인에 대한 통계적인 추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등록자료 상의 외국인 규모를 목표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상정하고 외국인 대상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

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등록자료의 제약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추정의 방법을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통한 승수적용 방안과 통

계적 무응답처리(imputation)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먼저, 추정방법의 검토에 선행되어야 할 현실적인 등록자료의 제약

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등록자료 상의 지역 정보인 ‘주

소’의 정확도 문제이다. 외국인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부정확성 문제

에 대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례를 통해 경험적

으로 알려진 바 있다. 만일 ‘주소’의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을 경우에는 

표본추출에서 지역적인 고려는 물론 조사대상 외국인을 선별하여 방문 

조사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제한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주소’의 부정확성은 조사결과의 집계단계에서 지역별 결과표 제

공의 한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계수준인 시․도별 집계도 불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정확성이 확실한 실사를 

통해 검증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를 통해 행정자료 상의 ‘주소’에 대한 정확도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검증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정확도가 확인될 경우

에는 정확도가 취약한 일부의 보완을 통해 시․도뿐만 아니라 읍․면․

동별 결과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

도 통계조사의 표본틀(sampling frame)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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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출입국 통계 외국인 인

.
총 외국인 차 이

등록자

(A)
구성비

(B)
외국인

(C)
구성비

(D) (A-C) (B-D) %p전국 485,144 100.0 237,517 100.0 247,627 0.0

서울 129,659 26.7 57,625 24.3 72,034 2.5

부산 19,491 4.0 11,035 4.6 8,456 -0.6

대구 14,530 3.0 8,531 3.6 5,999 -0.6

인천 31,692 6.5 13,600 5.7 18,092 0.8

광주 6,357 1.3 4,072 1.7 2,285 -0.4

대전 7,895 1.6 4,305 1.8 3,590 -0.2

울산 7,503 1.5 4,243 1.8 3,260 -0.2

경기 155,613 32.1 74,393 31.3 81,220 0.8

강원 8,060 1.7 3,789 1.6 4,271 0.1

충북 12,874 2.7 6,581 2.8 6,293 -0.1

충남 19,858 4.1 10,078 4.2 9,780 -0.1

전북 10,175 2.1 5,134 2.2 5,041 -0.1

전남 9,257 1.9 4,645 2.0 4,612 0.0

경북 23,419 4.8 12,922 5.4 10,497 -0.6

경남 26,585 5.5 15,363 6.5 11,222 -1.0

제주 2,176 0.4 1,201 0.5 975 -0.1

반대로 ‘주소’의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지역정보로

서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한해서는 부득이 전국단위로

만 집계가 가능할 것이다. <표 3-13>은 외국인 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

조사에서 집계된 외국인 간의 시․도별 분포를 비교한 참고자료로서 두 

자료간에 전체 외국인 규모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각각의 지역

별 외국인 분포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간 구성비의 차이가 

서울지역의 2.5%p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1.0%p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발견되는 외국인을 조사한 인구주택총조

사의 지역별 외국인 분포가 등록자료와 일정한 비율의 차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구성을 보였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시․도 단위에서는 등록자료

의 ‘주소’에 대한 정확도를 일정 수준 신뢰할 수도 있다는 유추적인 해

석이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3> 시․도별 외국인 분포 비교(2005년)

(
단위

: 
명

, %, %p)

주

: 

출입국 통계 외국인

(2005.12.31.

기준

), 

인

.

총 외국인

(2005.11.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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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외국인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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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총

[그림 3-3] 시․도별 외국인 분포 비교(2005년 기준)

만일,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과정에서 실증적으로 ‘주소’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될 경우에는 추정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사

후적인 층화와 추정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후층화를 통한 추정

은 표본조사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주소’에 대한 등록자

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검토할 필요성이 생

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자료의 ‘주소’가 부정확하다고 확인될 경우

에는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을 찾아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하므로 외국인의 대략적 특성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할당된 단순확률 

표본만을 조사하여 사후적인 층화를 통해 결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통계적 무응답 처리의 경우는 등록자료 상의 외국인 규모를 기준으

로 할 때 통계조사의 결과가 적어도 50%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경우 생각

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성별, 나이, 국적 등 기본적인 변수를 등록자료

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응답처리는 항목무응답처리(item imputation) 

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절차는 등록자료에 

나오지 않는 변수들을 무응답된 자료로 가정하고 통계조사 결과를 기여

집단(pool)으로 하여 등록자료를 추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무응답처리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응답비율의 문제와 지역변

수의 확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응답비율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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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의 응답자료만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

나, 통계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응답된 자료의 비율이 높

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기법의 적용은 등록센

서스 체제하에서 소규모 표본조사로 진행될 외국인조사에서는 적용하기

가 어려울 것이며,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대규모로 실시된 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지역변수 확보 문제의 경우도 무응답

처리기법이 주로 지역적 근접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응답처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통계조사 결과의 지역변수는 

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등록자료는 그 정확

도의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통계적 추정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의 정립은 외국인등록자료의 정확

도 특히 ‘주소’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즉, 등록센서스에서의 외국인 표본조사의 추정 문제는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에서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

에나 그 신뢰성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표본 추정 또는 사후 추정으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응답처리기법의 경우는 등록

자료의 ‘주소’에 대한 정확성 검증뿐만 아니라,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

조사와 같이 대규모 조사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

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향후 등록센서스로의 전환을 전제로 할 때 추

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2010년에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행정자료

의 정확도 분석과 검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2. 기존 조사방법의 개선: 단기적 접근
여기에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조사방식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를 통해 단기적으로 채용 가능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조사 응답률 개선을 위한 대안뿐만 아니라 결과 집계의 효율성

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사표 및 조사항목의 재

검토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를 도출하였으며, 2010년에 실시하게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바로 도입이 가능한 현실적인 조사응답률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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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외국인

직 업

(
대분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일하지 
않음

미상

합 계

237,517 1,671

～

38,381 40,612중 국

53,509 151 11,545 16,433중국

(

조선족

) 37,090 43 6,742 4,012중국

(

대만

) 10,221 40 2,728 2,699미 국

13,606 294 4,028 1,885∫ ∫ ∫ ∫ ∫

기 타

28,521 606 4,965 2,071미 상

3,649 14 294 1,564

가. 조사표 및 조사항목의 개선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체계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

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전용조사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 가구원을 내국인

용 조사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국인용 조사표로 조사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사내용과 더불어 국적만을 추가하여 조사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체계에서는 동일한 외국인임에도 불

구하고 내국인용 조사표에서 조사된 외국인은 외국인용 조사표로 조사

된 외국인과 달리 ‘주된 체류목적’과 ‘거주기간’의 두 개의 항목이 누락

되게 된다. 또한, 전수조사구에서 조사된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용 조

사표에서 나오는 ‘직업’항목도 누락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부득이 결과 집계 시에 일부를 ‘미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 3-14>에서 직업이 ‘미상’으로 분류된 대부분 원인은 외국인을 내국

인용 조사표로 조사하면서 ‘직업’항목을 누락 조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결과 집계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비논리적

인 조사방식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4> 국적/성/직업(대분류)별 외국인(2005 인구주택총조사)

(

단위

: 

명

)

자료

: www.kosis.kr(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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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가구용 조사표 항목 외국인용 조사표 항목

항목 총계

17
개

5
개

가 구

부 문

전수

가구구분

-사용 방 수 사용 방 수

주거시설 형태 주거시설 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점유형태 점유형태

주인가구 및 주택소유 여부 주인

(

대표

)

가구

/

동거가구 구분

표본

거주기간

-
자동차 보유 대수

-
주차 시설

-
임차료

-
가구항목 수

11

개

4

개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수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내․외국인을 포괄

하여야 하는 완전성 측면의 개선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주택관련 항목의 경우, 외국인용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내국인용 조사표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조

사항목 수에 대한 직관적인 단순비교만으로도 조사내용의 과소에 따른 

외국인 조사결과의 활용 제한이 문제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의 총계를 집계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서도 외국인부문의 조사항목 

생략으로 인해 전체 수치의 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서 2000년 조

사 시, ‘거처의 종류’는 조사하고 ‘주(대표)가구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전국의 주택 총계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대표가구로 거주하는 주택

이 누락되기 때문에 2005년 조사에서는 ‘주(대표)가구 여부’항목을 추가

한 바도 있다. 여기서 주(대표)가구 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면 전체 수치

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전체적인 집계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2005년 조사에서 ‘거주층’, ‘난방시

설’, ‘총방 수’, ‘건축년도’, ‘편익시설 수’ 등 대부분의 전수항목이 외국인

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완전한 집계가 이루어질 수 없

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내․외국인용 조사표간 가구․주택 항목 비교(2005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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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부 문

전수

표본 

공통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 수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 수

연건평 -
대지면적

-
총 방 수

-
건축년도

-
편익시설 수

-주택항목 수
6

개
1

개

현행 조사표 및 조사항목의 개선을 결과표 집계의 완전성 확보와 비

논리적인 집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외국인 조사항목의 확대는 불

가피하며 내국인용 조사표와 통합이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만 할 것이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의미는 조사표와 조사항목의 통합방

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항

목을 포함한 조사표까지를 동일하게 작성하는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방

법과 조사표는 달리 적용하더라도 조사항목을 동일한 수준으로 채택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사항목의 통합정도에 따라서 전수항목

만의 통합과 표본항목까지의 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외

국인 규모 통계의 개선을 위한 외국인 조사율 제고를 최상위의 목표로  

설정할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인전용 조사표의 조사항목을 현재보다 축

소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조사항목을 비롯한 일부 조사항목들의 경우는 공

표를 하지 않고 있어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항목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축소대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으로는 활용도가 낮다고 평

가되는 가구, 주택관련 항목과 ‘체류목적’과 같은 인구관련 항목을 우선

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조사표의 단순화를 통한 외국인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는 기존 조사방식의 흐름을 심화해보자는 취지에

서 비롯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실적인 통계의 정확성 확보

라는 측면을 더욱 중요시할 경우에 한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의 방향은 향후 예상되는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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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행정통계와의 

차별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렵

다고 봐야 할 것이다.

1) 조사표 운용

외국인 조사표 설계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

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방식인 내국인 대상 조사항목 중에서 외

국인전용 항목을 선별해내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부터 내․외국인

을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할 것으로 상정하고 이후 세부적인 조사표 설

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외국인은 제

외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통합된 조사표

를 이용하여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조사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성

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조사표를 통합하게 되면 조사구설정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업무단순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

는 기존의 조사구 설정방식에서 특성번호 5번인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조사표 통합에는 전수조사지역뿐만 아니라 표본조사지역에서도 내국인

과 동일한 조사표로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별도의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전수조사지역에 

거주할 때는 전수조사표로, 표본조사지역인 경우에는 표본조사표로 조

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조사되는 항목의 수준이 내국인과 외

국인이 동일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수준의 정보 획득이 가능

하여 내․외국인 통합 집계가 원활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표본설

계 시 외국인을 감안할 경우에는 표본조사구에서 조사된 외국인의 정보

를 통해 어느 통계에서도 나올 수 없는 구체적인 외국인 통계 산출도 

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조사 수행의 어려움은 기존 외국인전용 조사방식에서보다 훨

씬 가중되므로 외국인 조사응답률은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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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전수

/
표본 통합 전수 통합 기존방식

조사 편의성 하 중 상

다국어 조사표 운용 가능성 불가능 가능 가능

집계 논리성 확보 상 중 하

집계 완전성 확보 상 중 하

정보제공 확장성 상 중 하

별도 외국인조사구 필요성 불필요 필요 필요

외국인 표본 설계 필요성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있다. 특히, 표본조사 지역의 경우 40~5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항목을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전수지

역에서보다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사결과의 집

계 및 활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외국인 조

사응답률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택하

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내․외국인 조사표의 완전 통합방식의 문제점과 집계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조사를 내국인

용 전수조사표에 한정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에 대해서는 내국인용 전수조사표와 같은 항목으로 조사하여 결과 집계 

시 전수결과와 동일한 수준의 결과표 생산이 가능하며 표본조사 수준의 

조사를 배제함으로써 조사의 어려움도 경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표 운용측면에서도 굳이 외국인과 내국인용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전수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항목을 채택하면 

되므로 기존과 같이 다국어로 작성된 외국인용 조사표 방식을 운용할 

수도 있다. <표 3-16>은 지금까지 개선방안의 검토에서 기술한 각 주요 

사안별로 조사표 운용방식에 따른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3-16> 조사표 운용방식에 따른 비교

여기서 내․외국인간 조사내용의 완전 통합은 결과 집계단계에서의 

우수성과 외국인관련 통계 제공의 확장성이 우수하여 가장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으나 조사운용의 어려움과 다국어로 제작된 조사표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조사 편의성 및 응답률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에게 조사된 표본항목의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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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 표본설계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현실적인 운용 면에서 추가적

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결국, 현실적인 조사표 운용의 편의성 도모를 통한 응답률 제고와 결

과 활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수항목만을 중심으로 하는 

내․외국인 통합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별도 전용조사표의 활용 여

부는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서도 외국인 고유항목이 추가될 경우, 별도 

전용조사표와 통합조사표의 선택에 따른 상대적인 실익이 없어 보이나, 

별도의 전용조사표 방식이 다국어로 제작된 조사표를 적용할 수 있으므

로 조사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하겠다.

2) 조사항목

외국인관련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편의상 적정 조사항목 규모와 조사

항목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사항목 규모에 관한 

논의는 외국인에 대해 몇 개의 항목을 조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실질적으로는 내․외국인 간의 조사내용 통합 문제와 직결된다. 조사내

용의 통합을 전제할 경우에는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서 결정되는 항목

에 따라 외국인관련 항목도 대부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표를 

전수와 표본항목 모두를 포괄하는 내․외국인 통합방식의 경우에 외국

인 조사항목의 규모가 가장 커지게 될 것이며, 기존 방식과 같은 조사표 

체계 하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로 결정되게 될 것이다. 조사표방식에 대

한 검토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는 전수항목 중심의 통합에 

있어서는 내국인조사의 전수항목과 ‘국적’, ‘체류기간’ 등 소수의 외국인 

고유항목이 합해진 규모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조사항목의 내용적인 검토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

로 <표 3-17>과 같이 내․외국인 공통 항목과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전용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항목을 위

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별도의 외국인전용 조사표 방

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전

용 조사표와 동일한 수준의 항목을 적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국적’만을 추가하여 조사하였으나 



40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구 분 내국인 전용 내․외국인 공용 외국인 전용

표 지
전수

표본 

조사포함 여부 확인항

목

, 
농림어가 구분

주소 및 조사구
, 
거처

, 가구번호

, 
가구원 수

주인
(

대표
)

가구
/동거가구 구분

인 구

부 문

전수

가구주와의 관계

,종교

, 
남북이산가족

,혼인상태

성명

, 
성별

, 
나이

교육정도

국적

주된 체류목적

체류기간

표본

아동보육

, 5
년전 거주

지

, 
활동제약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 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 

산업

, 직업

, 

근로장소

,혼인년월

, 

총 출생아 

수

, 

추가 계획 자녀 수

, 고령자 생활비 원천

-

직업

(
대분류

)

가 구

부 문

전수

가구구분

, 

거주층

,난방시설

사용 방 수

, 

주거시설 

형태

, 

점유형태

, 

주인

(

대

표

)

가구

/

동거가구 구분

-

표본
거주기간

, 

자동차 보유 

대수

, 

주차 시설

- -
주 택

부 문

전수

표본 

연건평

, 

대지면적

,
총 방 수

, 

건축년도

,
편익시설 수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 

수 -

‘입국목적’, ‘체류기간’, 및 ‘직업’ 등 외국인 고유항목으로 채택한 별도

의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내국인용 전수조사표에서도 이러한 항목이 

‘국적’과 더불어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전국의 외국인을 집계하여야 할 

때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서도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되어야 비로소 두 

자료간의 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국목적’, ‘체류기간’, 

및 ‘직업’ 등 외국인 고유항목은 기존 외국인 고유항목으로 조사되어 오

던 항목들로서 비단 전수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내․외국인간 통합방식

뿐만 아니라 표본항목까지도 고려하는 내․외국인 조사표의 완전 통합

방식에서도 조사표 문항설계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3-17> 내․외국인용 조사표간 조사항목 비교(2005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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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유항목 중 ‘국적’의 경우는 조금만 조사범위를 확장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

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는 조사시점의 ‘국적’만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내․외국인 모두에게 ‘원국적’ 또는 ‘귀화 여부‘를 추가적

으로 조사한다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현실에 

기초한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함께 조사된 여러 항

목을 부가하여 특성별로 분석할 경우, 어느 자료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

한 다문화가정의 통계 제공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국적’부문의 확대 조사는 외국인 규모통계의 정

도 개선에도 일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조사체계에

서는 조선족, 중국인 등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내국인과 외

모가 유사하여 조사원이 외국인 여부를 묻지도 않고 내국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국적’과 함께 ‘원국적’ 또

는 ‘귀화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면 외국인 누락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나. 응답률 제고 방안

외국인조사의 개선에 있어 응답률 제고에 관한 논의는 가장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통계조사의 본질상 근본적인 해법을 찾

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응답률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소재파악을 위한 행정자료의 발굴과 활용
앞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살펴본 외국인 등록자료는 ‘주소’

를 비롯한 ‘성별’, ‘나이’ 등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특

히, ‘주소’의 경우는 외국인의 개별 거주지에 관한 위치정보로서 인구주

택총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인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서 활용한 바 있었다. 당초 외국인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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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개별 조사원에 의해 평가된 등록자료의 ‘주소’ 정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등록자료상의 사전 소재정보 확보를 통

해 외국인 조사누락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확성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의 부정확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타

의 외국인관련 행정자료의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더불어 등록센서스를 

감안한 행정자료의 정확성 검증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소’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등록자료의 정확성 보완을 위한 

자료로서는 현실적으로 노동부의 고용허가관련 등록자료가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2008년 5월 현재, 약 150,000명 정도의 취업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고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DB화 되어 

있으며, ‘주소’를 비롯한 정보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취업과 관련된 실질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등록자료에 비해 우수하다. 또한, 

본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소’를 비롯한 외국인 등록자료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게 되게 됨은 물론, 고용 허가된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부실 등록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가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2개 자료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여권번호’를 이용한 2개 자료

의 통합을 통해 자료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조사의 참고자

료로서의 활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원화된 외국인 등록자료를 조

사원에게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편, 이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과

정에서 반드시 외국인 등록명부의 정확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에 진행될 등록센서스를 대비해서 외국인 등록자료의 정확도

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조사 시 조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배부된 외국인관련 등록자료의 정확도 체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입력 및 분석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행정자료 정확성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조사 단계에서 정확성 검증의 기본항목은 

‘주소’가 될 것이며, 기타 ‘성별’, ‘나이’ 등의 변수들의 경우는 조사 완료

된 조사표의 내용과 행정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3장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조사방법 개선  43

제3장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강화

통계조사에 있어 조사 협조의 정도는 홍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은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 특히,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조사

협조도가 낮은 외국인 대상의 통계조사에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별

도로 특화된 홍보활동은 미미했었다. 한정된 홍보 예산을 나누어 내국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외국인까지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불법체류문제로 인한 외국인집단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혼동할 수 있는 통계담당기관과 단속

기관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별도의 홍보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홍보 방안으로는 조사의 취지와 체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등의 내용

을 주요 외국어로 작성한 홍보전단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및 외국인 

조사구를 중심으로 부착하는 방안과 외국인 장터, 외국인 복지단체 등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 배부를 통한 홍보방안도 외국인

의 적극적 조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외

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관한 정보는 고용허가 등록자료에서 외국인 채용

을 요청한 업체 소재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외국인 조사방법 검토
외국인 조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한 조

사 불응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각 나라별로 발달해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조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구성된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례로서는 과

천의 동남아중심의 단체, 이태원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회교권 국

가 모임, 안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모임, 서울 혜화동의 필리핀 장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못

한 것으로 파악되며 종교 및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모임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체류자격의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커뮤니티 구성원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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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면 불법체류자에 대해 보다 용이한 접

근이 가능해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사방식의 실무

적인 적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아

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센서스의 기본적 원칙인 중복과 누락의 

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

국인들이 모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시

스템을 전반적인 외국인 조사체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외국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사방법은 일반조사지역에서 조사되는 외

국인과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조사되는 외국인을 서로 중복 없이 조사

하여 이후에 통합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이원화된 데이터의 통합에 필

수적인 고유번호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

실적으로 일반조사부문의 외국인과 커뮤니티내의 외국인을 각 부문별

로 조사한 이후 외국인별 매칭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고 합산하기 위해

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키(Key)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

적으로 외국인을 구별할 수 있는 매칭에 적합한 키로서 여권번호가 있

을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여권번호의 조사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 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활

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용은 외국

인 조사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가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근본적인 취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고유번호를 활용한 중복과 누락

의 문제해결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사원활용의 실효성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의 조사원

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조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하

는 것이 언어문제의 해결 측면이나 상호신뢰의 확보를 통한 원활한 조

사 수행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

는 조사구만을 담당하게 되는 일반 조사지역과 달리 커뮤니티를 활용한 

조사에 있어서는 인접한 지역을 묶어 업무량을 배정하기 곤란하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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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각 구성원들을 조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사원 모집부터 조사요령 교

육, 업무량 책정, 조사원 배정문제 등 조사원 운용의 전 과정에 걸쳐 일

반지역의 조사원과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부담도 실무적인 검

토 단계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안해야할 부분은 해당 외국인 커뮤니티의 자국출신자 

명부 관리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에 관한 점이다. 보통 외국인 커뮤니티

는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또는 자체 협의회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명부의 

정확성이 행정자료와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것이다. 특히 주소의 경우 조사의 기본사항이 되는 정보로서 행정

자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거주지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부정확한 주소로 인해 조사가 원활

히 수행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 활용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므로 실제 

데이터 확인을 통한 실무적인 검토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외국인조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 및 실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등록센서스를 염두에 둘 

경우에 기존의 외국인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하여 무응답처리를 위한 준

거자료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고려해볼만한 조사방법이 될  

수는 있다. 즉, 표본조사 설계 시 불법체류자 부문을 커버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으로서 표본조사 시 등록된 외국인만을 대상

으로 할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려

를 위해서 조사명부 작성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조사에 있어서 해당 지역 또는 조사구에 살고 있는 외국

인을 보조 조사원으로 채용하거나 외국인 기숙사의 경우는 관리인의 적

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당 관리인을 보조 조사원으로 동원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비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조

사방식은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채택할 수 없으나 조사대상 외국

인집단의 내부자를 조사원으로 동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원 운용방식의 실익은 결국 외국인 

응답률 향상과 조사의 정확도 제고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실시해보

지 않았던 방식이므로 시험조사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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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등록기반 센서스에서의 외국인 조사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센서스를 고려함에 있어 현재까

지의 논의는 주로 내국인부문에 치우쳐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비

록 비중이 작다고는 하나, 완전한 등록기반 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외국인부문에 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관한 

등록센서스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포괄정도 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며,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부가적 표본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절에서는 등록센서스를 도입함에 있어 외국인부문의 통

계작성에서 감안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외국인에 관한 별도의 표본조사의 경우는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행정자료의 항목다양성의 한계로 인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본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외국

인 등록자료가 기존 통계조사 항목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될 것이다. ‘직업’, ‘교육정도’와 같은 인구관련 항목

과 ‘거처의 종류’, ‘주거시설 형태’ 등 주거관련 항목이 외국인 등록자료

로 대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부득이 통계조사를 통해서만 

획득 가능하다. 향후 내국인에 대해 통계조사를 완전하게 배제하는 등

록기반 센서스를 계획하게 되더라도 외국인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별도 표본조사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등록기반 센서스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관련 행정자료의 구

축과 활용에 있어 ‘여권번호’의 중요성이다. 기존의 통계조사를 통한 외

국인통계 작성체계에서는 ‘여권번호’가 중요하지 않았다. 통계조사에서

는 순수하게 조사된 결과만을 이용하여 집계하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여권번호’를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 또한 외국인의 

응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조사 비협조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

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하지만, 등록센서스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거나 

향후 구축될 수도 있는 외국인관련 행정자료들 간의 원활한 접목을 통

한 정보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의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초기에는 가용한 행정자료가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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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자료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작을 수 있으나, 향후 외국인 관

련 행정자료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자

료는 ‘여권번호’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센서스 실시와 관련하여 유념해야할 사항은 시계열 

유지 가능성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이다. 내국인에 있어서도 등록센서스 

체계와의 시계열적 연결성은 중요하지만 외국인 부문에서는 특히 조사

결과와 행정자료간의 외국인 규모의 차이가 심한 상태이므로 전체 규모

에 관한 시계열 유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 국적, 체류목적 등 

개별 특성 분포의 시계열적 안정성은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실질적인 비교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와 동일시점

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시산․집계한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5절 결 론
1966년부터 외국인을 조사해온 이래 수십 년간 외국인 항목을 별도

로 조사해온 우리나라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새롭게 조사체계를 전반

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과감한 개선의지와 함께 

시험조사나 예행조사를 통해 새롭게 시도하게 될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에 필요한 

검증과 검토 작업의 기준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정하고 이를 기점

으로 단기적인 접근과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

장기적인 개선의 기본방향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외국인 규모통계

의 비현실성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

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외국인조사의 응답률 개선과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체계의 개선 문제를 다루

고자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등록자료의 활용을 통한 체류외국인 규모통

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등록자료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 외국인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정보 파악을 위해 별도의 표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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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등록센서스와 구분되는 외국인부문의 특성

으로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외국인관련 행정자료

의 한계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중심의 등록센서스 연구와 연결되는 체계를 외국인부문에서도 시도함

으로써 현재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외국인 규모통계의 문제를 근본

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2010년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사표체계와 조사항목의 개선을 중심으로 검토

하였다. 기존의 외국인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경험한 바 있는 저조한 응

답률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자료와 노동부의 고용허가

관련 행정자료를 결합한 외국인 소재 파악관련 참고자료의 활용을 현실

적인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조사표와 조사항목 체계의 개선에서는 점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관련 통계자료의 효율적 제공을 목적으로 전

수항목 중심의 내․외국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본격적인 등록센서스의 도입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통계조사로서 등록센서스에서 필요한 행정자료의 정확도 

에 대한 검증작업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조사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어 기존 조사체계는 나름대로의 많

은 고민과 오랜 연구를 통해 완성된 것으로서 체계의 안정성만큼은 인

정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구상하는 체계가 기존의 체계와 비교

하여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우수하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신․구 두 체계 상호간의 장․단점은 여러 국면에서 교차하면서 나타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센서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에서는 현재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

스시스템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자리하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인구센서스 체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외국인조사 체계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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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    교

   (A - 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

의 구성원
,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

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    무

   (A -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

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    정

   (A -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

   (B - 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

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

   (B - 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

   (C - 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

   (C - 2)

시장조사

, 
업무연락

, 
견학

, 
상담

, 
계약

, 
수출입기계 등의 설

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

   (C - 3)

관광

, 
통과

, 
요양

, 
친지방문

, 
친선경기

,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 
문화예술

, 
일반연수

, 
강습

, 
종교의식참석

,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

   (C - 4)

일시흥행

, 

광고․패션모델

, 

강의․강연

, 

연구

, 

기술지도등 수

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

   (D -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

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    학

   (D -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

   (D -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

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부록 1>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7.6.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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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연수

  (D - 4)

유학 (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
(D-3)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4. 
취    재

   (D - 5)

외국의 신문
, 
방송

,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    교

   (D - 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

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

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

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    재

   (D - 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 
지사

, 
그 밖의 사업

소 등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 자회사

,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

려는 자〔다만

, 
기업투자

(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근무요건

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 

2007.2.28>

17. 
기업투자

   (D - 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

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국내에

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개정 

2002.4.18, 2003.9.1>

18.

무역경영

   (D -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

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

는 자〔수입기계 등의 설치

, 

보수

,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

(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 

교    수

   (E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개정 

2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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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화지도

   (E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 
방송

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1. 
연    구

   (E - 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
(E-1)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2. 
기술지도

   (E - 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

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

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3. 
전문직업

   (E - 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 

공

인회계사
,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

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 
회계

, 
의

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교수

(E-1)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4. 
예술흥행

   (E - 6)

수익이 따르는 음악

, 
미술

,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

으로 하는 연예

, 
연주

, 
연극

, 
운동경기

,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5. 
특정활동

   (E - 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5
의

2.연수취업

   (E - 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연수기간동

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체에

서 계속 근무하려는 자 

<

개정 

2005.7.5>
25

의

3.비전문취업

   (E -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

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

신설 

2003.9.1>

25

의

4.선원취업

   (E-10)

｢해운법｣ 제

3

조제

1

호․제

2

호 및 제

23

조제

1

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수산업법｣ 제

8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43

조제

1항제

1

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

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로서 ｢선원법｣ 제

3

조제

5

호에 따른 부원

(

部員

)

에 해당하는 자 

<

신설 

2004.8.17>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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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방문동거

   (F - 1)

가 . 친척방문 , 가족동거 , 피부양 ,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 
삭제 

<2007.2.28>
다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을 국

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

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을 포함한

다
)

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
(D-8)
․거주

(F-2)
․영주

(F-5)
의 자격

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 
교수

(E-1)
․연구

(E-3)
․특정활

동
(E-7)

의 자격에 해당하는 첨단․정보기술 인력으로서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
외교

(A-1) 
내지 협정

(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

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개정 

2002.4.18, 2002.11.6, 2004.8.17, 2007.6.1>

27. 

거    주

   (F - 2)

가

. 
국민 또는 영주

(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

의 미성년 자녀

나

. 
국민과 혼인관계

(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에서 출생

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

다

. 
난민인정을 받은 자

라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

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

투자

(D-8)

자격으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마

. 

영주

(F-5)

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

)바

. 

외교

(A-1)

부터 협정

(A-3)

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

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

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다만

, 

교수

(E-1)

부터 전

문직업

(E-5)

까지 또는 특정활동

(E-7)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는 최소 체류기간을 

5

년으로 한다〕

사

.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또는 방문취업

(H-2)

자격

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

년 이내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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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

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

기술․기능자

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

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개정 

2007.6.1>

28. 
동    반

   (F - 3)

문화예술
(D-1) 

내지 특정활동
(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

자 및 
20
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산업연수
(D-3)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8
의

2.재외동포

(F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해

당하는 자

(
단순노무행위 등 제

23
조제

3
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

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개정 

99.11.27, 
2003.11.20>

28

의

3. 

영  주

   (F - 5)

법 제

46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미화 

20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
인 

이상 고용한 자

나

.
미화 

5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

(D-8)자격으로 

3
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
인 이상 

고용한 자

다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

(F-5)

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라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

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

류기간이 

3

년 이상이고

, 

영주

(F-5)

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

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마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

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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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

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아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 
본인 또는 동반가족

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

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
(E-6)

자격을 제외

한 주재
(D-7) 

내지 특정활동
(E-7) 

자격이나 거주
(F-2) 

자격으로 

5
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 또는 영주
(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녀로서 대한민국에 
2

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개정 

2004.8.17, 2005.7.5>

29. 
기    타

   (G - 1)

외교
(A-1) 

내지 영주
(F-5) 

및 관광취업
(H-1)

자격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0. 
관광취업

   (H - 1)

대한민국과 

“
관광취업

”
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

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31. 

방문취업

   (H - 2)

가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
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

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자〔재외동포

(F-4)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

(

제적

)

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

촌 이내의 혈족 또는 

4

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

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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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문취업

   (H - 2)

 (5) 유학 (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7) (1) 
내지 

(6)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나
. 
활동범위

 (1) 
방문

, 
친척과의 일시 동거

, 
관광

, 
요양

, 
견학

, 
친선경기

, 
비

영리 문화예술활동
, 
회의 참석

, 
학술자료 수집

, 
시장조사․업무

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제
12
조제

4
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

서 취업가능〕

  1) 
작물 재배업

(011)
  2) 

축산업

(012)
  3) 

근해 어업

(05112)
  4) 

연안 어업

(05113)
  5) 

양식 어업

(0521)
  6) 

제조업

(15
～

37)
  7) 

건설업

(45
～

46)
  8) 

산동물 도매업

(51205)
  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209)
  10) 

가정용품 도매업

(514)
  1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1731)
  12)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18)
  13) 

가전제품

,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525)
  1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6)
  15) 

무점포 소매업

(528)
  16) 

일반 음식점업

(5521)
  17) 

기타 음식점업

(5522)
  18) 

육상 여객 운송업

(602)
  19) 

냉장 및 냉동 창고업

(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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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31. 
방문취업

   (H - 2)

  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633)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751)

  22) 
건축물 일반 청소업

(75922)
  23) 

산업설비 청소업
(75923)

  24) 
사회복지사업

(86)
  25)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26) 

자동차 종합 수리업
(92211)

  27)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12)
  28)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2)

  29) 
욕탕업

(93121)
  30) 

산업용 세탁업
(93911)

  31)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3993)
  32) 

가사 서비스업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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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기호

)
1
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

(
기호

)
1

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   교

(A-1)
재임기간

19.
교    수

(E-1) 2
년

2. 
공   무

(A-2)
공무수행기간

20.
회화지도

(E-2) 1
년

3. 
협   정

(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21.
연    구

(E-3) 2
년

4. 
사증면제

(B-1)
협정상의 체류기간

22.
기술지도

(E-4) 2
년

5. 
관광통과

(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3.
전문직업

(E-5) 2
년

6. 
일시취재

(C-1)

90
일

24.
예술흥행

(E-6) 1
년

7. 
단기상용

(C-2) 25.
특정활동

(E-7) 2
년

8. 
단기종합

(C-3)
25
의

2.
연수취업

(E-8)
2

년

9. 
단기취업

(C-4)
25
의

3.
비전문취

업

(E-9)
1

년

10.
문화예술

(D-1) 2
년 25

의

4. 선원취업

(E-10)
1

년

11.
유    학

(D-2) 2
년

26.
방문동거

(F-1) 2
년

12.
산업연수

(D-3)

영 제

24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년 27.

거    주

(F-2) 3
년

영 제

24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년 28.
동    반

(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12.

산업연수

(D-3) 2

년
28

의

2.

재외동포

(F-4)
2

년

[

시행일 

: 2010.10.1] 

별표 

1

의 제

12

호
28

의

3. 

영   

주

(F-5)

상한 없음

13.

일반연수

(D-4) 2

년

29.

기   타

(G-1) 1

년

14.

취    재

(D-5) 2

년

30.

관광취업

(H-1)

협정상의 체류기간

15.

종    교

(D-6) 2

년

31.

방문취업

(H-2) 3

년

16.

주    재

(D-7) 2

년

17.

기업투자

(D-8) 5

년

18.

무역경영

(D-9) 2

년

<부록 2>

체류자격별 법적체류기간(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07.6.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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